
범죄 행위를 또다른 범죄로 무마하려는 MBC 적폐 경영진 

부당노동행위 심판 중노위에 노동부 앞세워 ‘외압’ 행사 의혹

10년 가까이 범법 행위를 일삼아온 MBC 경영진의 추악한 이면이 또 드러났다.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
면, MBC 경영진은 자신들의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하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압력을 행사하도록 노동
부 장관과 고위 관료들을 압박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폭로됐다. 

지난 2015년 9월 최기화 당시 보도국장(현 기획본부장)은 보도국 사무실에 비치된 조합의 민실위보고서 
수십 장을 찢어 쓰레기통에 버린 뒤, ‘민실위 간사의 전화에 응하지 말고, 접촉할 경우 보고하라’고 편집
회의에서 지시했다. 이는 노동조합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조합 활동을 방해한 부당노동행위이다. 중
노위 뿐 아니라 법원에서도 잇따라 부당노동행위라는 위법 사실이 인정됐다.

그러나 중노위의 한 공익위원에 따르면, MBC 경영진은 중노위 심판 과정에 압력을 행사하도록 노동부를 
강력히 압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중노위에서는 최기화 국장의 부당노동행위를 어느 선까지 인정할
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고, 판정회의가 한 차례 연장되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전개됐다. 중노위 공익위
원은 “최종 심문회의가 끝나고 바로 결론을 내려고 했는데 노동부 고위관료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봐 
달라’고 했다”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물었더니, 그 관료가 ‘입장이 곤란하다’고 해서 회의를 한 
차례 더 했다”고 밝혔다. 그는 “MBC가 노동부장관과 고위관료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강하게 억울하다고 
하니까 장관도 난처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노동부가 중노위에 압력을 가한 배경에 MBC 경영진이 있음
을 시사한 대목이다. 당시 이 같은 정황은 박길상 중노위 위원장에게도 보고될 정도였다고 한다.

민실위보고서 훼손 사건에 대해 당시 사측은 조합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회사의 보도를 사후 검열한다
며 조합을 비난하고 최 국장을 감싸기 급급했다. 민실위의 활동이 방송 편성에 부당 개입하는 방송법 위
반에 해당한다는 억지 주장까지 내놓았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은 범법 행위를 은폐하고 무마하기 위해 
정부당국에 압력을 행사하는 또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MBC 사측의 우회적 압력을 받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합의제 행정기관
이다. 당국은 MBC 적폐 경영진이 공권력에 정면 도전한 이번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이 
과정에 연루된 MBC측 인사나 노동부 관료들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도 이뤄야 할 것이다. 정부기관에 부당
하게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들은 공무원법상 직권남용죄 및 형사상 업무방해의 공동정범에 
해당할 수 있고, MBC사측과 노동부 관료들과의 만남에서 향응이 제공됐다면 뇌물죄까지 적용될 수 있
다. 노동조합은 추가 조사와 법률적 검토를 거쳐 반드시 이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7년  10월  2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